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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요 체계 개편 신 해야한다

박용훈

9)

서울시의 이 번 교통 요 체계 개편안은 정 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

려되는 이 지 않아 면 재검토를 통한 신 한 근이 요구된다. 일반 으로 

교통요  체계를 바꾸기 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. 즉 요 체계가 

이용자간 균형을 유지하는지, 지불과 징수과정이 편리한지, 요 의 수가 발생

될 소지는 없는지, 수익이 얼마나 증 되는지, 징수비용은 렴한지, 그리고 사회

가 추구하는 목 과 부합하는지 등 종합 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.

이 번 개편안은 이용자간 공평성이 증 되고 수입 의 보안성이 개선되는 것으

로 평가되나 징수편의나 비용 면에서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고, 수익성과 합목

성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. 특히 수익증 가 제도의 개선효

과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궁극 으로 요 인상에 의존하고 있고, 요  인상의 부담

이 상 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부과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쉽게 용인하기 어

렵다. 

서울시는 동 계획을 추진하면서 행 교통요 이 선진국과 아시아의 주요

도시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 이라고 밝히고 있다.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의 

입장을 등한시한 공 자의 논리로서 객 성을 잃고 있다. 한국은행 통계를 토

로 해서 국민소득 수 을 감안한 주요 국가의 지하철 운행요 을 비교해 보면 쉽

게 이해할 수 있다. 지하철운행 거리 10km 운행요 은 서울을 100으로 했을 

때, 뉴욕 71, 도쿄 86, 리 101, 런던 132, 홍콩 74, 싱가폴 52 등으로 런던

과 리를 제외하면 부분 서울보다 오히려 렴하다. 

게다가 교통요 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운송원가를 모두 반 하려는 발상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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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고해야 할 목이다. 부분의 국가에서 교통 요 은 교통수단간 교차보조 

형식을 취하고 있고, 운 자분을 앙과 지방정부의 보조 으로 충당한다. 승

용차 이용자에게 세 과 이용료를 높게 부과하고 그 세수를 이용하여 교통 

이용자에게 혜택을 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. 

뿐만 아니라 교통이용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혼잡비용을 이

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

를 들먹이며 이를 모두 이용자에게 가하는 방식은 부 하다. 한 외국과 달

리 서울은 교외 변두리지역에 주로 소득층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제의 시

행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요 부담이 커지는 모순도 발생한다.

지하철 등 교통 이용 자를 렴한 요  탓으로만 몰아가는 태도 한 반

성해야 할 목이다. 그동안 지하철운 기 은 경 합리화에 소극 이었을 뿐 아

니라 노선계획의 실패 등으로 당  목표했던 수송수요를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. 

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고,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이 외면해서 비

롯된 문제를 이용자들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하다.

따라서 이 번 요 체계 개편안은 시행하더라도 폭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시행

해야 한다. 특히 거리비례제의 추진으로 장거리 소득층 이용자들이 요 체계 

변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례요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, 경 신과 수요

창출을 한 각고의 노력을 선행하고 교통이용자들의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 

검토한 후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.


